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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울시장의 언론사 광고중단을 통한 

반헌법적인 언론자유의 침해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

유하고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이라고 거칠게 비판하고도, 이에 관한 

국회,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관련 자료의 공개 요구에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무

시하여 왔다. 

이에 한겨레신문이 지난 10월 28일 서울시는 “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이라더니 근거 

못대는 서울시”라는 오세훈 시장 발언에 대한 검증기사를 보도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시민단체에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산정 근거도 밝

히지 않았고, 시민단체 지원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듯

한 대목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같은 10월 28일 TV조선의‘지난 10년, 서울시에선 무슨 일이' 편의 취재기자는 

“서울시측의 취재요청을 받아 취재하고 있다”고 인터뷰 대상자에게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한겨레신문의 검증기사가 나온 바로 그날 오전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

이 한겨레에 다음달로 예정되어 있던 광고의 중단을 통보하였다. 

이와 같이 오세훈 시장은 우호적인 언론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유도하면

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게는 느닷없는 광고중단으로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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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서울 시정 관련 보도에 자기검열을 강

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별 다른 근거 제시도 없이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예산 지원한다고 주장한 오세훈 시장

은 그 근거 없음을 지적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예고 없는 광고중단으로 제재함이 마땅

하다는 잘못된 권위의식, 잘못된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바, 그 자체로 참으로 

개탄스럽다. 

유신독재정부는 1974년 동아일보가 보도금지된 시위·집회·기도회 현장을 보도하고 

개헌문제에 대한 사설을 취급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각 기업체 및 기관에 압력을 행사

하여 무더기 광고해약 사태를 빚는 탄압을 자행했다. 또한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짓밟

고 들어선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언론사 통폐합조치를 하면서 CBS는 사주가 반골인

사이고 반정부 성향의 보도를 한다고 하여 CBS에 광고방송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신독재정부와 신군부의 광고금지 언론탄압을 따라하려는 것인지 오세훈 시장에게 묻

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언론탄압행위는 시대역행적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부 권력

에 언론을 길들여 시정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틀어막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작태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규탄

한다.

2021. 11. 5.(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

위원장 김 성 순


